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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i-Mun Ra / Inseok Seo / Chung－Hun Park

This study proposed an analytical model framework based on the nature of the 

organization and the budget process. To this end, two differentiated models were 

presented, focusing on the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of Gyeonggi-do, which 

contains various characteristics of Korea.

The first proposal is a consensus-bas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type resident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organized as a consensus-base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unde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nd the status of ‘members’ consists 

of public officials. Representation is secured by securing almost equal numbers of 

voluntary participation (open call), functional representatives, and regional 

representatives, and the relationship with the budget process is involved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organization, execution, and settlement of accounts. The 

second proposal is a parliamentary-linked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ttee, which is 

an advisory body that supports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parliament as an auxiliary 

or partnership. Voluntary participation (public competition), functional representatives, 

and regional representatives are secured almost equally to secure resident 

representation. In the case of the parliamentary link type, the composition of the 

assembly is not configured to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so it is configured to reflect 

regional characteristics within the composition of divisions b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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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의 제기

‘주민참여’를 담보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한국에서 각 지자체는 어

떤 형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선정하고 운영해야 하는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에서 1989년에 도입 및 시행된 이후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아프리

카 등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행정안전부, 2019: 3).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양하나 그 중에 하나는 재정민주주의와 재정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에게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감시할 수 있는 권한과 영향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주민이 주민참여예산의 계획, 편성 그리

고 집행 및 관리라는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재정권한을 가지고 지방정부와 대화와 소통을 한다

는 것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박노욱･이은아, 2019: 1).

우리나라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중앙정부가 아닌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2003년에 도입하여 시행하다가 중앙정부(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행정자치부가 2006년 8월에 발표한 ｢주민참여

예산제 표준 조례안｣과 2010년 10월에 제시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을 통해 제

도적인 토대를 갖추게 되었으며, 2011년 3월 개정된｢지방재정법｣을 통해 실시가 의무화되었

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주도해 오던 예산편성 등의 과정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영

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

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이라 할 수 있다(최성환 외, 2017：3). 또한 주민의 의사를 적극 

반영함으로써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건전성 

등을 제고 할 수 있다(서정섭 외, 2018).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예산과정

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재정 민주주의와 재정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수단으로 주민참여예산제

도를 강조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지방자치단체의 핵심정책 및 사업으로까지 주

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하여 주민에 의한 자율통제를 강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 하는 것이다. 특히, 2018년 3월 27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이 

확장됨에 따라 주민의 참여 범위가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을 넘어 사업의 집행과 평가까지 확대

된 상황이다. 그렇지만, 법률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과정의 감시시스템이 

행정자치부나 지방자치단체장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큰 제도적 한계라고 봐야 

한다. 주민이 주체적으로 사업 및 예산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이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도의 확산과 확장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의 방식에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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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예산 제도는 전혀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역의 특성과 방식에 따라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가이드 할 수 있는 운영모형이 제시되어야 하나 현재로

써는 초기의 광주 북구 방식이 모든 지자체에 준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한계로 기초지

자체와 광역지자체의 운영 모형이 차이가 없고, 운영상황에서 기초와 광역이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되기도 한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과 방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모형의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예산편성이라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서는 예산과정 

전반을 고려하고 이 과정에 참여가 힘(power)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예산과정과 기구의 특성을 고려해 

모형화를 시도한다. 모형 도출을 위한 기준 지자체로는 경기도를 선정하였다. 경기도는 타 지

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실제 기초단체와 운영방식이 차별화

되지 않고 운영되기 때문에 기초와 다른 모형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모형을 탐색하고 

특성을 구체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와 예산과정에 대한 논의, 그리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의 

주요 이슈를 통해 적절한 모형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모형의 특성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Ⅱ. 이론 및 제도적 검토

1.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현황과 제도적 한계

1)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연혁

2011년 3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경기도

는 같은 해 8월과 9월에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와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

례 시행규칙｣을 제정⋅공포하며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뿐 아니라 경기도 소재 기업과 비영리단체의 임직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조례 제2조 제2항에서는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도에 본점이나 지점 

영업소 또는 생산시설 등을 둔 기업과 비영리단체 등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경기도와 도내 시･군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출

자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 및 대구시 등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의 학교 재학생 및 이와 같은 자격을 갖

춘 사람도 주민의 범위에 포함하던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2012년부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속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후 

2016년, 2018년 조례의 일부개정 과정 등을 거친 끝에 현재의 조례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

행하고 있다. 2012년 일부개정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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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예산 운영 및 편성에 대한 자문기구인 주민참여에산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들의 사회적･
도덕적 자격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위촉직 위원의 위촉해제사유를 추가 신설하였고, 위원회 소

집권자를 위원장에서 도지사로 변경한 바 있다. 2016년 일부개정된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

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주민의 정의(제2조 2)에 대해 명시하였고, 반영한 예산편성 내용의 

공개의무를 명시하였다(제3조②항). 또한, 주민참여예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

을 명시하고,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제5조)도 이 개정에 포함되었다. 2018년 일부개정된 ｢경기

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5조의 내용을 “예산편성방향, 도 예산에 대

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회 개최계획, 주민참여예산위원회･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주민참

여예산 연구회･예산학교 등”으로 구체화하였고, 주민참여절차에 대한 조례 내용을 개선하였다. 

특히, 의견 제출(제8조) 방법으로 “주민은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 홈페이지･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서면･도 본청 및 소속기관 등에서의 현장 제안 등 다양한 경로”를 구성해야한다는 

것을 통해 시민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조례개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

본 연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참여수준의 범위 등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였다. 우선, 주민참여의 범위를 논의하면 다

음과 같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해당연도 전체 예산으로, 조례 제6조에서는 이에 대

한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도록 하고 명시하고 있다. 도 자체사업 중 20억원 이상 자체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으로부터 추진방향, 적정성, 효율성 증대방안, 개선사

항 등에 대한 의견서를 경기도청 홈페이지, 이메일 또는 우편 등을 통하여 제출받고 있다(경기

도, 2020).

이 중에서 주민의 공모를 통한 참여예산은 ‘13년 24건 및 638억원, ’14년 25건 및 416억원, 

‘15년 40건 및 427억원1) ’16년 64건 및 701억원, ‘17년 43건 및 1653억, ’18년 80건 및 278억, 

‘19년 254건 및 4785억, ’20년 351건 및 4906억으로 크게 증대하고 있었다. 특히 2019년을 

기점으로 전년대비 3배 이상으로 접수건수와 금액이 급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14년과 ’15년은 2016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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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도 간 연계

구분
접수(신청) 예산편성

건수 요구액 사업수(건) 반영액(백만원)

2020년 예산 351 490,685 26 12,767

2019년 예산 254 478,553 29 28,166

2018년 예산 80 27,887 6 1,635

2017년 예산 43 165,311 8 19,145

2016년 예산 64 70,165 12 15,133

2015년 예산 40 42,700 ­ ­

2014년 예산 25 41,600 ­ ­

2013년 예산 24 63,800 ­ ­

자료: 경기도 2016년 운영계획 및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gg.go.kr/) 운영실적 종합

2018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도정참여형 200억, 道-시군 연계협력형 150억원, 지역

지원형 150억원 등 약 500억원을 주민 공모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2019년 주민참여예산 운영

계획에서 역시 도정참여형 200억, 道-시군 연계협력형 A 200억, 道-시군, 연계협력형 B 100억 

등 약 5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즉 2018년 이후 500억원의 규모로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양적 증가와 더불어 참여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2019년 사업 유형부터 예

산과정별 주민참여수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참여의 활성화를 강화하기 위함이었다. 예를 

들어, 2019년 도정참여형 & 도-시군 연계협력형A 사업에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모니터링을, 도

-시군연계협력형B 예산편성 및 사업실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였다. 

<표 2> 2019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구분 사업내용 주민참여수준

도정참여형
(200억원)

▹도비 100% 투자 대상 사업
▹道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경기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예산편성

집행모니터링道-시군
연계협력형 A

(200억원)

▹道-시군 연계 추진 도비지원 사업
▹시･군 공모를 통해 제안된 사업 중 도-시군 연계사업

道-시군
연계협력형 B

(100억원)

▹시군 소규모 도비 지원 사업(최대 1억원)
▹도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예산편성
사업실행

자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gg.go.kr/) 운영실적 종합

또한, 2020년 이후에는 도정참여형 & 지역지원형 사업에 예산편성, 집행모니터링의 역할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민관협치형 사업에는 정책발굴부터, 사업화, 예산편성, 집행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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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다양한 참여가 제도화되었다. 

<표 3> 2020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구분 사업내용 주민참여수준

도민제안형
(300억원)

▹도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
▹도 전역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사업
▹도-시군 연계협력이 필요한 사업

예산편성
집행모니터링

지역지원형
(100억원)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도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
▹도민불편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
▹시군  위원회 →  (시군검토) → 道
  (Bottom-up 방식, 시군별 Ceiling 적용)

예산편성
집행모니터링
(시군위원회)

민관협치형
(100억원)

▹민관협치  의제발굴 사업  유형
▹경기도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 
  도 각종  위원회 제안사업

정책발굴･
사업화,

예산편성,
집행모니터링

자료: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https://yesan.gg.go.kr/) 운영실적 종합

3)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한계: 실질적 참여의 문턱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다각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고민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우선적인 고민은 법정개정을 통해 참여의 범위가 확대되었음에도 제도적 범위

는 그에 맞게 설정되지 못한 점이다. 2018년 3월 ｢지방재정법｣개정으로 제39조 지방예산에서 

주민참여의 범위가 지방예산 편성 등 전체 예산과정으로 확대되었으며, 이와 함께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정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다2). 법률 및 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과정에 ‘예산편성의 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주민제안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포함시킴으로

써 지방재정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에도 주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경기도는 2017년까지는 주민제안사업 공모에 한정하여 운영되었고, 법령개정시점과 맞물려 

2018년부터 도정 주요 정책사업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하여 운영하였다. 즉, 2018년 주민참여예

산부터 30억원이상 道 자체사업, 민선7기 정책사업, 성인지 예산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비공

모사업을 운영하였으며, 2019년 30억원 이상 도 주요재정사업에 해당하는 24개 사업 2,189억

원에 대한 주민의견검토가 이루어졌으며, 2020년 이를 확대하여 20억이상 道 자체사업과 3억

원 이상의 사업에 주민의견서을 제출하도록 운영하였다3).

2) 2018년 3월 27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까지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39조가 개정됨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과
정 범위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8년 6월 22일 입법예고 되었다. 

3) 2021년 예산 실국요구액 기준  20억원 이상 자체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축제성 사업 대상 주민참여예
산 운영위원회 협의 후 대상사업을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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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업의 경우, 타 시도 사례에서 사업 제안 및 선정으로 참여범위를 두고 있는데, 개인이 

제안한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즉, 2018년 주민참여예

산부터 30억원이상 道 자체사업, 민선7기 정책사업, 성인지협치사업의 경우, 평가 및 환류에 

대한 예산과정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 본연의 목적이 사업

의 낭비와 비효율을 낮추는 데 있으므로 평가가 잘 이루어져야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담보

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와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계획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의 참여 범위를 “해당연도 전체 예산”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공모사업의 경

우 자체사업 중 20억 이상 자체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은 적절하나,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물론, 경기도는 2020년 운영계획을 통해 사업수행관리 및 평가･한류를 계획하고 있다. 즉 

2020년 주민참여예산 반영 협치사업을 2021년에 모니터링하는 계획으로, 민관협치 제도개선

분과위원(7명),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고 민관협력 추진현황 모니터링 및 점검, 민관협력도 

평가 등을 수행다는 것이다. 다만, 결과에 대한 평가인 만큼 환류에 대한 내용도 더 구체화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위한 적합한 시스템이 부재하다. 결국 주민참여예산의 실질적 참여는 예산 

운용 전 과정에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나 현 제도운영의 상황에서는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상적인 제도변화 또는 제도모형은 예산과정, 결산과정, 도 주요사

업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 등에 더하여 예산 낭비 감시 등으로 확대해나가면서 주민참여의 

양적･질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 운영방식과 광역단위 주민참여예산 운영방식에 차

별성을 가져갈 수 있는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까지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광주광역시 

‘북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를 고려한 제도였다. 전국에서 제도화된 주민참여예산제 모형은 기

초자치단체 단위의 모형에서 출발하였으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광역과 기초의 차이가 없이 조

례선택의 차이만이 있을 뿐이다. 광역과 기초라는 차이를 고려하여 광역의 문제를 광역적 관점

에서 다루어낼 수 있는 큰 틀의 ‘모형탐색’이 다루어져야 한다. 나아가, 경기도는 국내의 다양한 

지역적 특색을 모두 갖추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지역특색을 포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2.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예산 연계에 대한 논의

주민참여는 통일된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주민참여를 개념화하고자 하는 각 

학자들이 보고자 하는 초점(focus)와 범위(locus)의 차이에 기인한다4). 주민참여의 유형은 학자

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4가지 정도로 요약이 가능하다(이승종 외, 1994). 첫째, Arnstein(1969) 

4) 주민참여의 개념을 살펴보는 이유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이론적 근거를 도
출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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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주장한 주민참여로 정치과정에서 소외된 빈곤자와 소수인종집단 등을 의사결정과정에 참

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람들의 요구에 정부가 대응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정부에게 공개성, 접근성, 대응성, 책임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정책을 

형성하거나 특정 제안을 만들 때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승종(1997)은 이를 종합하여 주민

참여를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지역주민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지

방정부의 정책결정, 집행 그리고 평가 및 환류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부여하거나 

부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동 전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민참여예산은 앞에서 살

펴본 주민참여의 유형 4가지 모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주민참여에 대해 선행연구는 총 5가지 측면에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주민

의 행･재정수요를 정책으로 전환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한 수

단이라는 점이다. 직접 민주주주의의 보완적 활용을 통해 대의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보완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식기반의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결정된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순응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Pelletier, 

et al., 1999; 강인성, 2008: 218에서 재인용). 주민이 지방정부의 정책과정에 참여하면 지방정

부는 다양한 주민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획일적인 관점

의 적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주민들은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수용성도 높아질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가 가지

고 있는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이다

(Vroom, 1988; Nelson & Wright, 1995; 강인성, 2008: 216에서 재인용). 지방정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실제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를 정책의제화 한 후 

정책결정으로 연계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민이 참여하게 되면 어떤 것이 실제 해소하

여야 하는 문제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은 큰 강점이라 볼 수 있다. 넷째, 지방정

부가 결정하는 정책이 현실과 괴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Irvin & Stansbury, 

2004; 강인성, 2008: 216에서 재인용). 주민이 참여하면 현실과 일치하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

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섯째, 지방행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성, 책임과 대응성이 확대될 수 있다

(이승종, 1997: 27-42). 지방정부의 정책에 대해 일정 부분 통제가 가능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책임행정이 가능해진다. 이상이 주민참여가 정책과정에서 기능적

으로 중요해지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주민참여가 가지는 강점을 발현할 수 있는 방법 즉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본 연구에서는 주민참여의 유형에 대해 ① 참여단위의 정도, ② 지방정부와 참여주민간의 영향

력, ③ 참여수준, ④ 자치역량 등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5). 

5) 주민참여의 유형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다양한 기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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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참여단위의 정도로 살펴보는 주민참여 유형이다. ACIR(1984)은 조직적 참여형태, 개인

적 참여형태, 정보수집형로 구분한 바 있으며, Barber(1984)의 경우 강한 민주주의적 담화를 

위한 참여제도, 강한 민주주의적 의사결정을 위한 참여제도, 강한 민주주의적 활동을 위한 참

여제도로 구분하였다. Herson & Bolland(1990)은 개인적 참여, 집단적 참여로 구분한 바 있다. 

둘째, 지방정부와 참여주민 간 영향력(주도권)을 기준으로 주민참여 유형을 구분한 방식이다. 

Lunde(1996)는 정보제공, 협의, 공사협동, 위임, 통제로 구분한 바 있으며, Sharp(1990), 

OECD(2001), 강인성(2008) 그리고 이승종･김혜정(2011)은 수동적 참여(반응적 참여, 정보, 정

보제공형), 교호적 참여(교호적 참여, 협의, 협의형), 적극적 참여(통제적 참여, 능동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셋째, 참여의 수준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Arnstein(1969)의 비참여, 형식적 참여, 

실질적 참여로 구분하였다. 넷째, Pretty(1995)에 의해 자치역량 수준으로 구분하는 경우이다. 

수동적 참여, 정보제시 참여, 협의적 참여, 인센티브 참여, 기능적 참여, 상호작용적 참여, 자율

적 참여로 제시하였다. 이때 지방정부와 참여주민 간 영향력(주도권)을 기준으로 주민참여의 

유형은 다른 분류방식에 비해 분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OECD(2001) 방식이 예산과정과 연계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OECD(2001)를 기준으로 할 때 수동적 참여(반응적 참여, 정보, 정보제공

형), 교호적 참여(교호적 참여, 협의, 협의형), 적극적 참여(통제적 참여, 능동적 참여)가 예산과

정에 유기적으로 관련된다. 예산과정은 계획수립단계 → 예산편성단계 → 예산집행단계 → 결

과분석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나 계획수립단계는 행정내부의 절차이기 때문에 주민참여가 어렵

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산편성단계, 예산집행단계 그리고 결과분석단계로 살펴볼 수 있다. 즉 

주민참여와 예산과정의 연계는 예산편성단계, 예산집행단계, 집행결산단계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에 대한 유형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가? 이상에서 

논의되었던 유형과 과정을 연계하면 <표 4>과 같이 제안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가지

고 있는 본래의 도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와 예산과정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제도 

간 연계고리를 보다 견고히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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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주민참여와 주민참여예산제도 간 연계

구분 예산편성단계 예산집행단계 집행결산단계

예산
과정

방침시달(예산) → 예산
요구(사업부서) → 조정
(예산 부서) → 의회제출
(자치단체장) → 의회심
의 → 확정

→ 
예산배정계획의 수립 → 
예산정기배정 → 예산수시
배정 → 예산재배정

→ 

지출원인행위 마감 → 출납폐쇄
일까지 지출과 반납완료 → 세
입･세출집행의 과목경정과 회계
현금간 전용자금 변제 및 당해 
회계연도 세입금의 수납을 완료 
→ 다음해 정해진 기간까지 세입
금의 금고납입을 마감 정리 결산
서 및 증거서류를 작성 →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 지방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
방의회에 제출 → 지방의회에서
는 처리

↑ ↑ ↑

주민
참여

Ÿ 수동적 참여(반응적 참
여, 정보, 정보제공형)

Ÿ 교호적 참여(교호적 
참여, 협의, 협의형)

Ÿ 적극적 참여(통제적 
참여, 능동적 참여)

→ 

Ÿ 수동적 참여(반응적 참
여, 정보, 정보제공형)

Ÿ 교호적 참여(교호적 참
여, 협의, 협의형)

Ÿ 적극적 참여(통제적 참
여, 능동적 참여)

→ 

Ÿ 수동적 참여(반응적 참여, 
정보, 정보제공형)

Ÿ 교호적 참여(교호적 참여, 
협의, 협의형)

Ÿ 적극적 참여(통제적 참여, 
능동적 참여)

↑ ↑ ↑

주민
참여
예산
제도

<주민참여예산유형>
Ÿ 공모사업
Ÿ 주민제안사업
Ÿ 일반참여예산사업
<결정주체>
Ÿ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법적으로는 참여 허용 → 법적으로는 참여 허용

자료: 서인석 외(2020: 61)

우선, 주민참여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에서 제시된 것처럼 예산과정에 주민들

은 수동적 참여, 교호적 참여, 적극적 참여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수동적 참여는 

반응적 참여, 정보, 정보제공형 등이 포함된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아닌 일반행정에서의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참여유형은 다양하게 존재할 수 있다6). 교호적 참여에는 교호적 참여, 협의, 

협의형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적극적 참여에는 통제적 참여, 능동적 참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유형은 크게 공모사업, 주민제안사업 그리고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된다. 주민참여의 유형을 고려할 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공모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등의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고려가 필요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격을 고려할 때 주민제안사업이 

6) 예를 들면, 정책설계단계에서 수동적 참여유형으로는 결재문서공개방, 공공데이터포털, 민원처리, 소식
지, 주민사랑방, 지역소식 등이 있고, 정책집행단계에서는 SNS긴급메시지, 공익제보신고, 공지사항, 뉴
스포털, 도정신문, 문자알림서비스, 민생토닥토닥, 부조리신고, 시문시답, 시정운영상황공개, 신고센터, 
신문고, 온라인법률상담실, 인권아카이브, 정보공개, 정보제공, 주민상담, 정책평가단계에서 감사결과
공개, 평가결과 공개, 행정서비스헌장평가결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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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하는 것은 고려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 상정하고 통과하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된다. 

공모사업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사전에 공모사업의 실링(ceiling)
을 사전 설정하여 주민 공모 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실링 내에
서 사업 우선순위를 실질적으로 
결정(자치단체는 사업의 위법성 
파단, 컨설팅 등 보조적 역할만 수
행)

▹이상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
우만 해당

▹사전에 공모사업의 실링을 사전 설
정하지 않고 공모 실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사업 우선
순위 등 의견을 제시하나, 실질적 
우선순위 결정권한은 자치단체가 
가짐

▹이상의 2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

▹자치단체가 공모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에 대해 주민참여절차를 거치
도록 하는 일정한 기준을 사전 설
정

▹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세부사업
별)

▹이상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
우만 해당

<표 5> 주민참여예산사업 유형

자료: 서인석 외(2020: 63)

한편, 결정주체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하다. 주민참여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의하여 

결정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다. 위원회이기 때문에 집행기능, 사후관리기능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성까지는 관여할 수 있지만 집행 및 결산, 환류 등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는 않다. 즉 다양한 유형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역회의
(주민총회)

소모임
(주민)

→ →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주민총회)

→
의견수렴
및 확정

→
예산부서
사업부서

→ 예산안확정 →
의회
제출

각 부서

자료: 서인석 외(2020: 64)

<그림 1> 주민참여예산 결정절차

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구의 성격: 자문기구형, 집행권보유형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수행하는 기능에 따라 자문･심의 기능과 의결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

다. 자문･심의 기능은 의결기능이 없는 자문위원회의 형태로 운영되며, 의결기능은 행정기관의 

하부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의결기능이 없는 자문위원회 형태

로 운영됨에 따라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가 협소하게 운영되고 있다. 의결기능을 가지고 있는 

포트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범위가 전체 시 예산의 25%에 이르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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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위치할지, 입법기관인 의회에 위치

할 지에 따라 기관구성이 달라지게 된다. 집행기관인 행정부에 위치할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

회는 의회 심의 단계 이전인 예산안 편성에 대해 자문 또는 의결 기능을 행사하게 된다. 입법기

관인 의회에 위치할 경우 예산심의과정에 대해 자문 또는 의결 기능을 행사하게 된다. 이 두 

가지 기준을 조합할 경우 다음과 같은 기구 형태가 도출된다. 자문기능을 가지는 자문위원회형

과 의회연계형은 예산과정에 있어 정부주도형 또는 민관협력형의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의결

기능을 가지는 합의제 행정기구형과 의회감시형은 예산과정에 있어 주민주도형의 영향력을 가

지게 되는 방식이다. 

<표 6>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유형7)

구분
집행기관 입법기관

형태 영향력 형태 영향력

자문기능 자문위원회 정부주도형 의회 연계형 민관협력형

의결기능 합의제 행정기구 주민주도형 의회 감시형 주민주도형

 자료: 서인석 외(2020: 141)

이상적으로는 주민의 예산과정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문기능 보다는 의결기

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집행기관의 자문위원회 형태인 현행 제도는 의결

기능이 부재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권고의 영역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산안을 작성하

는 집행기관 보다는 예산편성권을 가진 의회에 위치하는 것이 주민의 영향력이 보다 강하게 

발휘될 수 있으며, 자문기능 보다는 의결기능을 가지는 것이 주민의 영향력이 보다 강하게 발

휘될 것이다. 다만, 의회감시형의 경우 헌법상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우

려가 있다는 점이 현실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때 예산과정에서의 주민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구형이나 의회 연계

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합의제 행정기구형의 경우 집행기관인 자치단체 조직 내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를 설치하고, 행정기구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구속력을 가지므로, 기존

의 자문위원회 형태의 위원회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합의제 행정기

구의 구성원은 공무원 신분을 가지며, 합의제 행정기구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조직과 인

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8). 

7) 각 유형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이 생각될 수 있다. 자문위원회형은 일반적 한국의 주민참여예산제
도 사례가 해당되며, 합의제 행정기구로는 서울시 민주주의위원회 형태가 생각될 수 있다. 또한, 의회 
연계형으로는 미국 미네소타 주 세인트폴 시의 자본예산개선위원회(Capital Budget Improvement 
Committee), 의회감시형으로는 포트알레그레시 정도가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8) 예를 들어, 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위원’은 임기제 또는 계약직 공무원 
등의 공무원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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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할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을 현행과 같이 다수의 위

원으로 구성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9).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운영할 경우 ‘본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구에 해당하며, 이외에 분과위원회나 지역회의 등 하부 

기능들은 합의제 행정기구를 지원하는 자문조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본위원회의 구성

은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하되 현행 제도보다는 구성인원이 축소된 형태로 운영하여

야 할 것이다. 의회 연계형의 경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의회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

원회와 연계하여 자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의회 상임위원회 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와 연계를 하고,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에 주민참여위원회

의 본위원회를 두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의회 위원회 산하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할 

경우 의회의 예산편성권과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 반면, 자문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주민의 

영향력은 합의제 행정기구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보다

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영향력이 강화되게 될 수 있다. 

4. 선행연구 검토: 예산과정과 주민참여 연계 논의를 중심으로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문헌들은 크게 3가지 접근방식을 취한다(Guo & Neshkova, 

2013: 332). 첫 번째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포함되는 방식(Rationales)이며, 두 번째는 참여시

기에 대한 논의이며(the importance of timing), 세 번째는 시민 집약하는 메커니즘

(mechanism)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접근은 정부가 예산 과정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이유를 

설명하는 반면, 다른 두 가지 접근은 시민참여의 과정과 디자인,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우선, 주민이 포함되는 방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관점은 다음과 같다. 다양한 연구자들은 

참여가 공공정책과 개인, 지역사회 모두에 편익을 준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초점을 맞춘다

(Beierle & Cayford, 2002; Berman, 1997; Box, 1998; Irvin & Stansbury, 2004; Kathleen & 

Martin, 1991; King, Felte, Sue, Sue, Susel, 1998; Nabatchi, 2010; Schachter, 1997; Stivers, 

1990, 1994; Thomas, 1995; Timney, 1998, 2011; Watson, Juster, & Johnson, 1991). 예산 

절차는 자원을 할당하고 결정하는 방식이며, 참여 예산은 결국 이러한 자원할당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즉 주요 공공 정책 결정은 공공 예산 책정 과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에 이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Ebdon, 2000: 383). Bland & Rubin(1997)은 참여예산의 근본적인 

논리는 주민들이 자신의 지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자신

들의 지역사회에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의 고유한 조합을 반영하는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공할 수도 있다. 예산 프로세스에 시민의 선호와 피드백을 통합하면 서로 다른 지역사회의 

9) 미국 미네소타주의 세인트 폴(St. Paul)시는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본예산개선위원회(Capital 
Budget Improvement Committee)에서 향후 2년 이내의 시정부 지출예산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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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요구에 부합하고 보다 효과적인 공공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이 할당될 수 있다. 구체

적으로, Franklin & Ebdon(2007)은 예산 과정의 참여 이유를 몇 가지로 구체화하였다. 우선, 

주민들은 자원 할당 및 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둘째 공무원들은 주민의 선호도

를 이해할 수 있으며, 셋째 시민들은 공무원의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예산 편성에 

대한 주민참여가 민주주의를 조장한다는 것이다(Franklin & Ebdon, 2007: 88). 넷째, 예산 과정

에 공공의 참여를 확장함으로써 주민중과 정보를 공유하고, 예산의 복잡성을 교육함으로써 상

호 소통 과정에서 주민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강점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되기도 하였다. 즉 예산 편성에서 참여 수준은 확장되지 못하

였는데, 이는 대다수 주민들의 지식 부족에 기인한다는 것이다(Beckett & King, 2002; 

Calahan, 2002; Franklin & Ebdon, 2004; Robins & Simonsen, 2002). 정부예산편성은 까다로

운 절차와 기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 지식 및 다년간의 경험을 필요로 한다. 이에 정부

예산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 업무로 비춰지게 된다. 또한 공공 참여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예산배분의 결정에 있어서 신속성이 낮아지는 점에서 공공의 참여가 

한계를 내포한다고 지적한다(Callahan, 2002, Ebdon & Franklin, 2006; Irvin & Stansbury, 

2004; Robins, Simonsen, 2008). 그렇지만, 이러한 지적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다년간 운영되

면서 경험이 쌓이게 되면 해소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해소되어야 할 심리적 장벽일 수 있다. 

둘째, 참여시기에 대한 논의(the importance of timing)는 다음과 같다. 주민 참여에 따른 

비용과 편익은 문헌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왔으나, 주민이 어떤 단계에 예산 프로세스를 참

여하고 그것이 공공 기관의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어야 한다. 이

전의 연구는 주민이 예산계획 및 편성 단계 등 초기단계에서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Beckett & King, 2002; Callahan, 2002; Ebdon, 2002; Berner, 2003; Ebdon & Franklin, 

2006). 예산과정이 정책과정이라고 가정할 때 계획단계에서의 개입이 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Callanhan, 2002; Berner, 2003)는 것이다(Ebdon & Franklin, 2006: 439). 예산 

개발 과정에 초기에 참여하면 시민들은 재정 상황에 대해 잘 알게 되고, 따라서 재정 문제에 

대한 투표를 할 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Beckett & King, 2002; 

Ebdon & Franklin, 2006). 다만, Beckett & King(2002)은 정부의 과세 권한을 제한하려는 초기 

시점의 주민참여에 대한 분석에서 정보가 없는 시민들이 장기적인 공공 이익 대신 단기적인 

사적 이익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예산 과정 전반에서 참여하는 것이 주

민을 심층적이고 깊이있게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초기단계의 참

여를 넘어서 예산과정 전반에의 참여가 중요함을 지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주민의 의견를 집약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논의이다. 이러한 논의는 주민참여에 대한 

방식과 연결된다. 선행연구들은 주민의 의견을 구하는 다양한 메커니즘으로써 시민 조사, 공개 

회의/청문회, 포커스 그룹, 예산 시뮬레이션 및 시민 예산 자문 위원회(Callahan, 2002; Eb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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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Orosz, 2002) 등을 확인해왔다. 각 메커니즘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며, 주민 참여의 정

도는 메커니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10). Ebdon & Franklin(2004)은 쌍방향 의사소통 방식의 

주민 참여 메커니즘이 중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것 역시 단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예산 회의 또는 공청회 등은 

선출된 공무원이 시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방식이 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논의는 예산 단계

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왔다. Berner(2003)는 공청회와 같은 전통적인 공공 참여 메커니즘은 

대개 예산 프로세스가 종료될 때 발생하는 반면 설문 조사 및 근린 회의와 같은 덜 전통적인 

메커니즘은 예산 프로세스의 초기 또는 중간 단계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Ebdon(2000)에 따르면 예산 심의 단계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참여 메커니즘은 일방적인 의사

소통이라는 것이다. 예산 심의 단계에서는 참여가 거의 배제되어 왔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선행연구들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를 연계한 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한다. 아직까지 어떤 단계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

해서는 규범적인 주장과 사례연구 등에 의존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Guo & 

Neshkova, 2013). 즉 선행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내용과 원리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었지

만, 사례중심적 규범적 논의로 인해 통합되고 체계화된 주민참여모형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

는 것이다. 예산계획 및 편성단계에서의 참여는 예산에 주민의 선호도를 반영할 수 있으며, 평

가 단계에 참여하면 시민은 다음 예산 주기에서 예산 배정 및 할당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주민참여예산이 예산과정 전반에서 어떻게 참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특히, 각 예산과정에서 참여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확보

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의견 메커니즘 수준을 넘어선 예산전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떤 기구의 성격을 지니는가, 

어떤 권한이 부여되는가에 관련된 논의이다. 즉 단순히 자문기구의 성격인지 아니면 집행기구

의 성격인지 아니면 의회의 구성체인지 등에 따라 권한행사가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운영되는 현장의 모습을 고려하고, 제도화된 예산과정 전반의 참여형태를 이끌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모형을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참여의 관점과 주민참여예

산을 연계하고 기구의 성격으로 구분지어 주민참여예산모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10) 예를 들어, 예산 시뮬레이션은 시민들이 자원 할당 과정이 어떻게 절충되는지를 잘 이해시켜줄 수 있
지만,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된다(Simonsen & Robins, 2000; Ebdon & Franklin, 2004). 공개 회의
에서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제공하지만, 참석률은 대체적으로 낮다(Ebdon, 2002). 설문조사는 대
표적이며 시민의 요구와 만족을 잘 드러낼 수 있으나(Hasset & Watson, 2003) 이 역시 설문문항에서 
본질적인 오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응답한 결과만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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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주민참여예산모형 탐색을 위한 프레임워크

모형 탐색을 위한 연구의 프레임워크는 <표 7>와 같다.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적용되는데, 

한 가지는 주민참여의 적용범위이다. 앞선 이론적 검토를 통해 주민참여는 예산 과정상의 요소

에 따라, 예산의 성격에 따라, 회계구분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운영방식

에 대한 논의로써 사업의 성격과 참여 방식에 따라 구분될 수 있다. 

<표 7> 주민참여의 범위와 사업방식

적용 영역 세부 사항

주민참여의 적용범위 예산과정참여범위, 예산성격, 회계구분, 사업범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운영방식 사업성격, 참여방식

한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경기도의 경우 주민

참여예산제도가 3년동안 우수 모범사례로 선정된 바 있으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예산평가

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이기도 하다. 

1.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적용범위는 예산의 전과정이다. 예산과정은 예산

편성, 집행, 결산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며, 현행 법령하에서는 주민의 참여범위를 예산과정 전반

으로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11월까지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에 국한하여 운영

되고 있다.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예산집행과 결산까지 포괄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과 주민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과정을 확보하여

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의 편성은 일반회계에 국한되고 있다. 자치단체의 회계는 일

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분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해서는 주민참

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은 전체 예산이나 실제적으로는 제안사업 중

심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자체사업 중 20억원 이상 자체사업과 3억원 이상 행사성 사업

에 대해서는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으나,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아니다. 주

민참여예산은 주로 공모 또는 제안 등을 통해 접수된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전체 

예산에 대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통해 

심의되는 사업은 전체 예산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있다. 외국의 경우 자본지출 등 시민

에게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출에 대해 포괄적으로 주민참여가 이루어지는 것과 대비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예산과정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안사업 중심의 운영방식과 

함께 일반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 기능으로 방향전환을 제안한다. 주민참여의 범위가 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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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국한되는 원인 중 하나는 제안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예산에 대한 

심의기능으로 확대할 경우 심의한 예산의 집행과 평가 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주민참여가 가능한 예산으로는 인건비(100), 물건비(200), 보전재원(600), 내부거래(700)를 제외

한 경상이전(300)과 자본지출(400), 융자 및 출자(500) 항목의 예산이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주민에게 재정부담을 줄 수 있는 자본지출과 융자 및 출자 등은 주민참여예산의 직접적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와 기금도 통합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대상으

로 확대할 수 있다. 예산과정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과 사업평가 기능을 추가하여야 한다. 집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업평가 기능을 수행

할 경우 예산사업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 차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표 8>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

구분 협의 광의 최광의

예산과정
참여범위

예산편성 예산편성, 예산집행, 사업평가

예산성격
경상이전(행사성)
및 자본지출 일부

경상이전, 자본지출, 융자 및 
출자 사업

모든 예산사업 

회계구분 일반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사업범위 일부 예산(제안사업) 전체 예산

2.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운영방식

다음으로 모형 제안을 위해서는 운영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주민참여예

산제도는 공모에 의한 제안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단편적･일회적 사업운영이 되고 있

다. 주민이 제안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특정 지역에 파급효과가 국한되는 지역사업일 가능성

이 매우 높으며, 해당 사업의 예산이 반영되고 나면 지속적 제안 생성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민제안형, 민관협치형, 지역지원형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단발성, 국지성 사업으로 추진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제안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주민제안사업은 원칙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사업이므로, 국지적･단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주민제안사업은 

정책형성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예산사업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아이디어를 제도화･정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주민참여예산위원

회 내부에 만들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제안사업도 주민참여예산의 운영방식에 포함하되 

주민제안사업 중심이 아닌 일반 예산사업에 대한 심의 중심의 주민참여예산 운영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에서 발견되는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을 통해 공무원이 해당 부서의 사업을 주민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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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주민의 예산과정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모방식에 의한 제안사업 이외

에도 일반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예산에 대한 중장

기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연례적･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일반 예산사업에 대한 심

의 기능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역 현안사업의 단편적 예산반영 보다는 주민 입장에서 자치

단체의 재정운영이 주민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주민통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본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목

적 달성을 위해 일반 사업예산의 심의기능 부여가 요구된다. 

<표 9>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운영방식

구분 현행 개선

사업성격 제안사업 제안사업 + 일반사업

참여방식 공모 등 제안 제안 + 심의

Ⅳ. 탐색적 모형의 제안

주민의 예산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자문위원회 형태의 기

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을 강화한 합의형 행정기구 또는 의회 연계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형태의 모형에 대해 프레임워크에 준거하여 제안

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2가지 모형을 조직구조 차원, 주민 대표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 순으로 특징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1. 합의제 행정기구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자문기능에서 나아가 의결기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 산하

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편성할 수 있다. 예산편성과 관련된 정보획득과 주민참여예산의 제도화･
정책화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를 집행기관에 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 자문기구로부터 제안된 주

민참여예산에 대한 심의와 함께 집행부에서 편성한 일반예산사업에 대한 심의를 포함하여 전

체 예산안에 대한 의결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합의제 행정기구형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편제할 경우 조직은 다음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그림 3>참조). 합의제 행정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기구로 주민

참여예산과를 운영할 수 있다. 합의제 행정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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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산하에 사무기능을 수행할 행정기구를 두어야 한다. 위원회를 지원하는 하부 행정기구의 

명칭은 주민참여예산과로 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과는 집행부에서 논의된 일반예산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검토하여 위원

회를 보좌하고, 주민참여예산 자문기구(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등)를 지원하여 주민참여예산(안)

이 원활하게 제안되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

원하기 위한 자문조직으로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지역회의 등을 둘 수 있다. 주민참

여예산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이나, 산하의 분과위원회나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등 지

원조직은 자문 기능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자문기구인 분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등을 거쳐 발굴하고, 발굴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행정기구인 주민참여예산과에

서 검토하여 주민참여예산(안)으로 합의제 행정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

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림 3> 합의제 행정기구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조

이때 합의제 행정기구의 위원 신분은 공무원이 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원 

신분을 지니게 되므로 합의제 행정기구의 구성인원은 현행과 같이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없으

며, 대표성을 가진 일부 위원으로 한정하여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11).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

장하기 위해 합의제 행정기구 아래에 자문기능을 가진 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자문 조직의 위원 신분은 민간인의 자격으로 참여한다. 자문조직의 경우 구성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계층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들로 구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행 제도하에서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형태는 합의제행정기구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 

경기도는 광역적 특성을 지니기에 대표성 문제가 중요해진다. 주민참여는 원칙적으로 주민

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모든 주민이 참여

하기 어렵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주민의 대표성을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다. 특히 

11) 예를 들면, 각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대표단을 구성하여 합의제 행정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대표단의 선출은 각 분과위원회와 총회 등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하고 선출
된 대표단을 임명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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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의 경우 광역단위의 직능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의 확보가 필요가 있다. 직능대표의 

경우 광역단위에서의 직능･사회단체 및 전문가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하여 구성할 수 있다. 지역대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

원회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기

초자치단체에서 추천하여 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참여에 대한 개방성 차원에서 일정 비율

의 위원은 공모방식을 통한 자발적 지원자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 합의제 행정기구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민 대표성

한편,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의 지역특수성 반영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구성도 변화될 필

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가 포함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여건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이러

한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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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분과위원회 구성의 개선방안

주민의 입장에서 예산을 바라보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기능별 분

과위원회로만 구성하는 현행 방식은 주민참여라는 측면에서 주민의 접근성을 제약하는 요소라

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12) 분과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가 중요해질 수 있다. 이에 분과위원회의 구성방식을 

기능별 구성과 지역별 구성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현 제도는 기능별로만 분과위

원회가 구성되고 있어, 지역별 특성의 반영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분과위원

회를 기능별 분과와 지역별 분과로 구분하고, 기능별 분과는 직능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는 한

편 지역별 분과는 지역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할 수 있다. 

조직구성과 대표성 확보에 대한 논의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예산과정과의 관계 구분이다. 

즉, 예산과정의 참여 범위에 대한 논의로써 합의제 행정기구형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

산과정 전반에 걸쳐 참여가 가능해진다.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의 최종적인 확정 권한을 주

민참여예산위원회가 가지게 되므로, 예산편성단계에서의 주민참여가 강화될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가 행정기구로 편성됨에 따라 예산집행과정에서 각 부서별 예산집행 상황을 합의제 

행정기구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경우 예산집행과정에 대한 모니

터링이 가능해진다. 결산단계에서도 결산서 작성 이전단계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사

업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여 사업평가의 결과를 결산내용에 포함할 수 있다.

12) 예를 들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지역 등 거주지역에 따라 참여하는 주민의 가치와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반영된 주민참여가 보다 바람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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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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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합의제 행정기구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과정

마지막으로 고려할 사항은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이다. 특별회계와 기금까지 

적용범위 확대를 고려해본다면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는 일반회계 뿐만 아니

라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여 예산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자치단

체의 예산은 일반회계 이외에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 이외의 특

별회계 예산과 기금사업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제안사업 이외 일

반사업까지 적용범위까지만 확대한다면 다음과 같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운영방식은 현행 공

모 중심의 제안사업 형태에서 일반사업의 심의방식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모 중심의 

제안사업은 장기적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을 다지기 어려운 구조이다. 주민에 의

한 예산통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예산사업에 대한 심의 기능을 확대하여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주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예산사업의 범위를 일반 사업예산을 포괄

하는 전체 예산사업 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예산의 성격에 따라 몇 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표 10> 합의제 행정기구형 모형에서 예산범위를 전체 사업예산으로 확대하는 경우의 대안

대안 내용

제1안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재정지출에 대하여 주민통제를 한다는 측면
에서 자본지출과 융자 및 출자사업에 국한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

제2안
자본지출과 융자 및 출자사업 이외에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이전을 포함하여 적용
하는 방안

제3안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써 이 경우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까지도 주민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임

선택기준
예산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
숙 정도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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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회연계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이라는 것을 고

려하면 이상적으로는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입법기관인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충돌을 완화하

고 대의민주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의회 연계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림 7> 의회 연계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조

조직구성의 경우 의회연계형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조직 구성은 다음과  같

이 구성할 수 있다(<그림 7>참조). 의회연계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의결기능이 없는 자문기

구이므로, 의회의 각 위원회와 연계하여 구성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분과위원회별

로 의회 상임위원회의 자문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예산에 대한 최종적인 조정기능을 하는 예

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분과위원회가 아닌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연계되어야 할 것이

다. 의회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자문의견

을 고려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의회는 필

요시 의회사무처를 통하여 예산과정과 관련된 정보제공 및 의견조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신

분의 경우 의회연계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은 민간 신분이라고 볼 수 있다. 현행 제도에

서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은 주민의 대표성을 전제하기에 합의제 행정기구형의 방법과 동

일하게 적용가능하다. 직능대표의 경우 광역단위에서의 직능･사회단체 및 전문가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하여 구성할 수 있다. 지역대표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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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천하여 구성할 수 있다. 아울러 주민참여에 

대한 개방성 차원에서 일정 비율의 위원은 공모방식을 통한 자발적 지원자로 구성할 수 있다. 

<그림 8> 의회 연계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주민대표성

의회 연계형 역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행정기구형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으나, 의회의 

구성이 기능별 분과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적 분과를 구성하기는 어렵다. 이에 

기능별 분과 구성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본 구조는 기능별 

분과 구성의 기본으로 하고 분과 내에 지역 특성 기준을 매트릭스 형태로 접목하는 방안을 검

토할 수 있다. 

<그림 8> 분과위원회 구성의 개선방안

의회 연계형의 예산과정 참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의회 연계형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

산과정 중 예산집행을 제외한 과정에 참여가 가능해진다. 의회의 예산의결 과정에 자문기능으

로 간접적 참여가 가능하게 되므로, 현행 제도보다는 예산편성단계에서의 주민참여가 강화될 

것이다. 예산집행과정에의 참여는 의회 연계형의 경우 집행기관형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적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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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터링 기능 수행에 제약을 받게 된다. 결산단계에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여 사업평가의 결과를 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 의견제출하는 방식으로 참여

가 가능할 것이다. 다만, 예산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집행부의 의회 보고 형식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집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구득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
의견
제출

→
의회보고 형식

(간접적 정보구득)
→

사업
평가

↓ ↓ ↓

예산과정 :

예산편성단계

→

예산집행단계

→

결산단계

예산(안)
제출

예산
의결

예산집행
결산서
작성

결산
검사

(집행부) (의회) (집행부) (집행부) (의회)

<그림 9> 의회연계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예산과정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는 앞서 제안된 합의제 행정기구형과 동일하다. 특별회

계와 기금까지 범위가 확대되면 자치단체의 예산은 일반회계 이외에도 특별회계와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일반회계 이외의 특별회계 예산과 기금사업예산도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제안사업 이외 일반사업까지 적용범위까지만 확대되면 현행 공모 중심의 제안사업 

형태에서 일반사업의 심의방식으로 확대된다. 예산사업의 범위를 전체 예산사업 대상으로 확

대하면 앞서 논의와 같이 3가지 형태의 대안이 고려된다. 

<표 11> 의회 연계형 모형에서 전체 예산범위를 고려할 때 주민참여예산 적용범위13)

대안 내용

제1안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재정지출에 대하여 주민통제를 한다는 측면
에서 자본지출과 융자 및 출자사업에 국한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있음

제2안
자본지출과 융자 및 출자사업 이외에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이전을 포함하여 적용하
는 방안이 있음

제3안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
으며, 이 경우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까지도 주민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음

선택기준
예산의 성격과 관련하여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성숙 
정도에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 것임

13) 합의제 행정기구형 모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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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및 향후 연구과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가 주도해 오던 지방예산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

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전통적 예산과정에서는 예산심의와 결산검사는 지방의회가, 예

산편성과 집행은 자치단체가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전통적 예산과정의 틀 안에서 주민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

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의 의사에 기초한 예산운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주민이 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협력자 또는 감시자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주민은 예산과정에 개입함으로써 선심성･
전시성 예산을 통제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단체장의 사익추구행위

를 견제할 수 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고려할 때 주민의 예산과정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집행

기관의 자문위원회 형태의 기구에서 중장기적으로는 기능을 강화한 합의형 행정기구 또는 의

회 연계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모형을 정리 제시하

면 다음과 같다. 제1안은 합의제 행정기구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다. 위원회의 기관 구성은 

자치단체장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편성한다. ‘위원’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참

여예산위원회는 자발적 참여(공모), 직능대표, 지역대표를 거의 균등하게 확보함으로써 대표성

을 확보한다. 분과위원회를 기능별 분과와 지역별 분과로 구분하고, 기능별 분과는 직능대표를 

중심으로, 지역별 분과는 지역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게 된다. 예산과정과의 관계는 편성, 집

행, 결산 등 전 과정에 걸쳐 참여하게 되고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는 3가지 형태로써 자본지

출과 융자 및 출자사업에 국한하는 방안, 자본지출과 융자 및 출자사업 이외에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이전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방안,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사업

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로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었다.

제2안은 의회연계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다. 위원회의 기관 구성은 입법기관인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의 충돌을 완화하고 대의민주

주의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한다는 의미에서 의회 연계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자문기구)된

다. 자발적 참여(공모), 직능대표, 지역대표를 거의 균등하게 확보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하는 

한편, 의회 연계형의 경우 의회의 구성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기능별 분과 구성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기본 구조는 기능

별 분과 구성을 하되, 분과 내에 지역 특성 기준을 매트릭스 형태로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의회 연계형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과정 중 예산집행을 제외한 과정에 참여하

게 되지만, 예산집행과정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집행부의 의회 보고 형식으로 주민참여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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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가 집행과정에 대한 정보를 통한 간접적 참여가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와 동일하게 자본지출과 융자 및 출자사업에 국한하는 방안, 자본지출과 융자 

및 출자사업 이외에 법적･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경상이전을 포함하여 적용하는 방안, 법적･의

무적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산사업을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로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었다.

한편, 제안된 주민참여예산제 모형은 태생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관계법령의 수

정과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합의제 행정기구를 선정하든 의회 연계형 방식을 채택하든 지방

재정법 및 지방자치법 등의 관련 법령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이다. 합의제 행정기구의 경우 공무

원 정원에 관한 법령을 확인해봐야 하며, 의회 연계형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지

방자치단체장’이 아닌 의회에 대한 사업으로 명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률안의 재개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의 실효성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

산과정의 주민 참여)의 수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합의제 행정기구로써의 주민참여예산위원

회를 도입할 경우 그 목적성에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주민참여라는 제도도입 목적에 비추

어 볼 때 합의제 행정기구는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할 가능성은 높다. 다만, 운영의 효율성과 

별개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실질적 “주민참여”를 어렵게 만들 소지 역시 내포하고 있다. 임기

제 공무원 등 공무원 신분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이를 주민으로 볼 것인지 공무원으로 볼 것

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만일 공무원으로 바라본다면 실질적 주민참여의 한계가 나타날 

수도 있다. 게다가 자치단체장의 주요 예산사업 중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위원

회의 다른 의견에도 불구하고 임기제 ‘공무원’의 의견을 통해 실제 예산편성으로 반영될 여지

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가 제안한 방법들은 광역단위 주민참여예산 운영 시 강점과 약점을 

충분히 고려한 적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모형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방법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이론적 의미가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연구를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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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기구의 성격과 예산과정을 연계한 광역단위 주민참여예산제 모형탐색: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구의 성격과 예산과정에 기초하여 분석적 모형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다양한 속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기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모습을 중심으로 두 가

지 차별화된 모형을 제시하였다. 

제1안은 합의제 행정기구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써 자치단체장 산하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편성하여 ‘위원’의 신분은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자발적 참여(공모), 직능대표, 지역대표를 거의 

균등하게 확보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고, 예산과정과의 관계는 편성, 집행, 결산 등 전 과정

에 걸쳐 참여하게 된다. 제2안은 의회연계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써 의회의 상임위원회를 보

조 또는 파트너십으로 지원하는 자문기구이다. 자발적 참여(공모), 직능대표, 지역대표를 거의 

균등하게 확보하여 주민대표성을 확보하게 된다. 의회 연계형의 경우 의회의 구성이 지역별 특

성을 반영하도록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능별 분과 구성 내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도

록 구성하였다.

주제어: 주민참여예산제도, 합의제형 행정기구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의회 연계형 
주민참여예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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